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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우체국인데… 878곳은 석면 관리 ‘권한 밖’

- 임차우체국 212곳·별정우체국 666곳… 우정사업본부“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아냐”

- 우정사업본부 소유 석면건축물 506곳→119곳… 2030년까지 다 없애려면 연 20억 

필요

- 한준호 “국민에겐 다 같은 우체국… 건물 주인 따라 안전 기준 달라선 안 돼”

매일 국민이 드나드는 우체국 가운데 878곳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석면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건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우

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

우체국은 212곳, 별정우체국은 666곳으로 모두 878곳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우체국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석면조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건물

의 석면 관리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의 석면 관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2년 506곳이었던 

소유 석면건축물은 올해 10월 기준 119곳으로 줄었다. 남은 119곳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낮음’ 등급을 받았고, 공기 중 석면 농도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해체공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남은 석면건축물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

며, 이를 위해 90억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8억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027년부터 4년간 연평균 약 2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5년(2021~2025

년) 석면 제거에 쓴 예산이 연평균 약 7억 3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8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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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소유 건물의 석면을 꾸준히 걷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국민에게는 다 같은 우체국인데, 건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석면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별정우체국도 우정사업본부가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석면 현

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하며, 2030년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운영 형태별 우체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임차우체국 별정우체국 계
개소 수 212 666 878

※ 임차우체국은 민간 건물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

자료: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소유 석면건축물 제거 실적>
 (단위: 개소, ㎡,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제거 개소 18 25 20 10 16 89
제거 면적 8,557 11,793 16,483 8,088 8,252 53,173
집행 예산 920 506 782 713 722 3,643

※ 소유 석면건축물: '12년 506개소 → '26.10.15. 기준 119개소
※ 잔여 석면건축물 제거 완료 예정: 2030년 (소요예산 9,004백만 원, '26년 기편성 815백만 원 포함)

자료: 우정사업본부


